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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피상고인1. A

2. B

3. C

피고, 상고인한국토지주택공사

판결 선고2015. 11. 26.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3나234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1. 제1, 2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는 길이 200m, 폭 8m 이상인 도로로

제한되어야 하고,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57호선과 자동차전용도로인 분당내곡고속화도로는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에 관계없이 그 전부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단지들과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면서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위 각 국가지원지방도와 자동차전용도로도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광장, 수도용지, 가압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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